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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기능은 주민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상호 결합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경기도의 경우, 9대 의회부터 연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의회 내 우호적인 입법환경

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의원발의 법안을 분

석대상으로 퍼지셋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분배정책과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

는 입법성과에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의 발의법안이 입법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정이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달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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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지방의회, 입법 성과, 연합정치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local council is closely related to its essential 

functio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influence factors on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ocal councils is affect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Considering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started the execution of the coalition 

in 2014 to clear ideological conflict among the major parties, the political 

environment would be stable after that. Thu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verification 

a combination of influence factors, comparing influence factors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the coalition. To accomplish these purpose of the study, we 

focused on ordinance bill of the 8th and 9th parliaments of Gyeonggido and used 

the fuzzy set two - step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distributive 

policy and the standing committee shows that it has a consistent influence on 

legislative performance.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initiative of opposition 

lawmakers, who are in the majority of the party, functions as a major factor after 

the coali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coalition failed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although it was implement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divided 

government.

□ Keywords: local council, legislative performance, politics coalition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상호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라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1991

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의안에 비해 의원발의안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입법 기능과 관련된 운영 성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운영 성과는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 입법기능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의사표시 및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다(이혜영, 2006:89). 그러나 다수의 관련 연구들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집중되어 지방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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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 2006년 지

방의원들의 유급제가 적용되면서 지방의회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맥

락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의회가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이익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함성득･임동

욱, 2000; 문우진, 2010; 오승용, 2010)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외

연 확장이 요구된다.

입법기능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운영 성과는 대체로 지방의회의 의안 발의건수, 의안 가

결 등으로 이해되는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의안의 처리결과는 의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승용, 2010; 정회

옥･장혜영, 2013; 김정인, 2017 등). 구체적으로 정치적 환경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입법 활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원의 전문성, 개인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높은 여소야대 또는 분점정부인 상황에서는 의회의 

입법 성과가 낮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는 8대, 9대 의회시기에 분점정부에 해당하는데,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

년 연합정치를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연정은 분점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되며, 지방의회의 입법성과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요인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의회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조례

안의 처리결과에 미치는 요인이 연정 이전과 이후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8대 의회와 9대 의회의 의원발

의 법안을 중심으로 의원 영향요인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입법성과의 개념과 영향요인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례 및 정책의 결정, 예산

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견제활동, 주민대표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순은, 2001; 문원식, 2010; 박태헌 외, 2017). 이 중 조례의 제정 및 개정활동은 입법기능

으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으로 간주된다(송광태,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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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류춘호, 2014: 569-570).1) 특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상정하는 의정활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

법성과는 의원들이 유권자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 관한 지표(정회옥･장혜영, 2013: 

50)”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과거 행정부에 비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입법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의회의 입법성과의 개념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된다. 초기 연구에

서는 의정활동비용과 의정활동의 산출물 간 관계를 통해 입법성과를 정의한다(함성득･임동욱, 

2000; 오승용, 2010). 반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성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발의 법안

이 입법화되는 가결률을 입법 성과로 본다(서현진･박경미, 2009; 정회옥･장혜영, 2013; 김재

훈, 2016). 투입-산출관계에서 의회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에서는 의회의 입법 기능 외

의 다양한 측면의 산출물을 의정활동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으며, 법안의 가결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의회의 입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결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의원발의건수나 가결건수 등이 입법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발의건수는 의원들의 개인 성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성과왜곡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의건수 및 가결건수의 규

모를 입법성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서현진･박경미, 2009: 92). 발의건수 대비 저

조한 가결비율이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발의된 전체 의안 대비 가결 의안을 입법활

동의 성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의 개

인적･정치적 특성, 정책특성, 의안처리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력, 성별, 연령 등 의원

의 개인적 특성은 입법 발의 동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입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Volden et al. 2010; 윤정우, 2014; 정회옥･장혜영, 2013; 김정

인, 2017: 184).

한편,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의 정치적 특성으로는 소속정당, 의원 경력 또는 경험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구체화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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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문성이 제시된다. 여당소속 의원들은 보다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과 자원을 갖고 있으

므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는 행정부에 의제설정권, 예산편성

권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 내에서 여당 여부가 입법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우진, 2010: 46-47). 일반적으로 의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당

선 선수와 같은 의회 경험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의원의 입법 전문성은 초선의원과 재선의원 

간 권력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Truman, 1951), 이는 다시 말해 의정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면 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발의된 조례안의 특성 또한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조례

안의 정책유형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일 때 입법성과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정책유형에 따라서 입법갈등의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정책의제의 설

정부터 대안채택까지의 입법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전진영, 2009: 37). 

기존 연구들은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재분배정책의 경우 입법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서인석 외, 2013; 정하용, 2017).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재분배정책의 지출이 민선단체장 직접선출 이후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태일, 2001: 84; 배상석, 2009: 74). 유사한 맥락

에서 배정아 외(2015)는 민선6기 이후 지방선거공약 중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증가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재분배정책

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분배 정책

과 관련된 대립적인 시각이 존재하므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례안의 특성적 요인으로 제･개정 여부가 제시되기도 한다. 조례의 제정은 개정에 

비해 입법성과가 낮을 수 있는데, 조례의 제정은 개정에 비해 의원들이 검토할 내용의 범위가 

넓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이시원･민병익, 

2007: 88)”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므로 조

례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원안가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안처리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은 공동발의자 수, 발의 의원의 상임위원회와 소관 상

임위원회의 일치 여부, 의안처리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발의는 법안에 대한 지지자를 구

성함에 따라 입법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데(이경선, 2015: 58), 이에 

2) 대부분의 연구들은 Lowi(1964)의 분배(distributive), 규제(regulative), 그리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등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Wilson(1980)은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집중 또는 분산 정도에 따라 다수주의형, 기업가형, 고객형, 이익집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재분배정책은 개발정책과는 반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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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동발의자의 수가 많을수록 의안이 가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서현진･박경미, 

2009; 문우진, 2010).

일반적으로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치한다는 것은 발의한 조례

안의 전문성과 내부 교섭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문우진, 2010: 49). 따라서 상임위

원회 일치여부는 의안의 처리과정에서 전문성과 교섭력을 통해 입법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안의 처리기간은 입법이 처리되어 가결, 부결, 폐기 등의 결과를 갖게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조례안의 처리기간이 길수록 정치적 갈등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여 입

법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입법성과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목적으로 삼는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함성득･임동욱, 2000; 김순은, 2001). 이후 의회의 입법기능을 중심으로 영향요

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분석대상과 연구목적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분석대상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로 삼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분석의 초점에 의해 분류가 가능하다. 단,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국회

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원 개인 특성과 정치적 특성, 의회 특성, 

의안 특성 등으로 제시된다. 의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 정회옥･장

혜영(2013)은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법안발의수, 가결성공률, 가결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안의 가결성공률은 여성이며 학력이 높고 야당에 속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학력 등 개별의원의 개인적 특성이 법안이 입법화되는

데 주요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환경이 입법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문우진

(2010)은 16대 국회와 17대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생산성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분석결과를 통해 의원의 개인적 배경보다 의회 내의 정치적인 환경이 입법의 처리결과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의원 개인 특성과 정치적 요인, 의회 요인이 입법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요인과 의회요인은 의안의 가결률과 원안가결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의원 개인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분석결과에 의해 정치적 환경, 의회 특성 등을 강조하는 연구들 또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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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서현진･박경미(2009)는 의원 발의안이 정부 발의안 대비 저조한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는 문제의식 하에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여당 여부, 상임위원회 일치여부, 선수로 구성하고 이

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정당, 

소관 상임위원회 일치여부, 지역구, 발의자 수 등 정치적 특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영(2014)는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지도부 지위, 소속정당, 대표유형, 선수, 

성별 등이 입법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지도부 지위

와 소속정당은 가결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원의 개인 특성보

다는 의회 내 정치적 자원의 확보 수준이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이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수결 원칙을 통한 

의회의 의사결정체계는 다수당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안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입법갈등이 높은 정책유형에 해당하

는 경우 입법처리에 걸리는 정책결정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원안 가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서인석 외, 2013; 고기동 외, 2015; 정하용, 2017). 대표적으로 정하용

(2017)은 19대 국회의 가결법안을 대상으로 정책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

과, 가결된 전체 법률안은 규제정책과 분배정책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부개정이나 신규

법안의 경우 분배정책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의원 개인적 

역량이나 정치적 환경 등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정책유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입법 

성과의 영향요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연구도 이루

어지고 있다. 김재훈(2016)은 하향식･상향식 공천방식이 병행되어 운영된 17대 국회를 대상

으로 공천제도의 운영방식이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상향식 공천방식이 입법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회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

향을 보인다. 지방의회의 입법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정활동 중 일

부로서 입법기능을 간주(문원식, 2010; 박태헌 외, 2017)하거나 입법기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경향(서인석 외, 2013; 민병익･이시원, 2010)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입

법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정우(2014)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정치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의원 개인특성, 재정수준 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

다. 대부분의 분석 모형에서는 정치적 요인(지역투표율, 의원평균득표율), 사회경제적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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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졸비율, 출산율), 의원 특성(의원 수,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국회의 법안의 가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의원의 개인특성, 정치적 특성, 의안 특성, 의회 내 정치적 구조, 특정 제도 유무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 요인들이 타 영향요인과 결합될 때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연합정치 의의 및 배경

1) 연합정치의 의의 및 입법성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유형은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기능하는 

기관대립형으로 정의된다. 즉, 기관대립형에서 지방의회와 행정부는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 견

제와 감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기관유형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일 때 상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점정부란 대통령의 출신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상이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분점정부 하에서는 의회 다수당과 행정부 수장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점

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의 가결비율은 단점정부에 비해 낮게 나타

나게 된다(오승용, 2010). 대통령의 출신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 의회 입법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분점정부인 경우에는 입법적 교착상태(legislative 

deadlock)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홍득표, 2010: 11-12).3) 

이는 곧 분점정부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및 입법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타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윤광일, 

2016: 26). 손병권･가상준(2008)은 각 정당의 비타협적 태도를 국회의 경직적 운영을 야기하

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점정부 하에서는 입법교착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협력적인 태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점정부 하에서 정당 간 협력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의회의 기

3) 일부 연구들에서는 분점정부일 때 입법 성과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Mayhew, 1991: 75; 이명남, 2002 등). 이는 곧 정부유형이 일률적으로 입법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정당 간 협력 정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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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입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된다. 정당 간 협력은 연합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된다. 연합정치는 “선거승리와 안정적 정부의 구성, 중요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공

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정당 및 정치 세력끼리 연합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준한, 

2007; 고원, 2010: 48 재인용). 구체적으로 연합정치란 “통치 연합(government coalition)

과 선거 연합(electoral coali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정병기, 2012: 68).” 이 때 통치연

합이란 선거 이후에 정부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연합이며, 선거연합이란 선거 승리를 목적으

로 구성되는 연합을 일컫는다. 한편, 연합정치의 개념은 연합의 주체, 목적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주체와 관련할 때 기존의 연합정치의 주체들은 정당, 후보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최

근 사회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합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

을 포함하고 있다(정병기, 2014: 54).

일반적으로 연합정치는 의회제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

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분점정부 하에서 의회 다수파 형성을 위한 연합정치

의 행태가 나타나는 경험적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Cheibub et al, 2004; Negretto, 

2006; 홍재우 외, 2012). 즉,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분점정부 양상이 나타날 

때 여당과 야당은 연합정치라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는 연합정치를 형성하게 될 때 행정부

와 의회에서 나타나는 대립적인 양상, 갈등 등이 완화되고 입법성공률 또한 증가한다는 데서 

기인한다(Cheibub et al, 2004). 따라서 연합정치의 시행은 분점정부 상황에서의 의회의 입

법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즉, 정당 간 협력수준을 높임으로써 입법 교착

상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입법성과를 제고하게 된다.

2) 경기도의회의 특수성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기도의회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에서 모두 야당의 의석

점유율이 높게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8대 의회는 총 131명의 의원 중 민주당 75명

(58.02%), 한나라당 36명(33.9%)으로 9대 의회는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총 128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50명, 새정치민주연합 78명이 선출되어 여소야대로 의회가 구성되었다.4) 

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의회 구성은 의원발의 법안의 처리결과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회구성은 의원 수, 위원회 구성여부, 교섭단체, 의회지

원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8대 의회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총 131명의 의원 중 민주당 71명, 한나라당 36명, 
국민참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었다(경기도의회 의정백서, 
20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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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기도 의회 구성: 8대 의회, 9대 의회 

구분 8대 9대

의원 수 
131명(지역구 112명, 비례대표 12명, 

교육의원 7명)
128명(지역구 116명, 비례대표 12명)

위원회 구성 11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1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의회지원조직 5개 담당관, 12개 전문위원실 5개 담당관, 12개 전문위원실 

※ ｢제8대 경기도의회 홍보책자｣, ｢제9대 경기도의회 홍보책자｣ 참고

의원 수의 경우 9대 의회의 의원수가 다소 적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9대 의회가 보다 의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경우 일부 명칭과 소관의 이동은 

있으나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의회 구성시 교섭단체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규모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6)

이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 모두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났으며, 의회 규모,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지원조직 등에서 대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대 의회는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여당의 의석점유율이 낮아졌던 시기로서, 의회와 행

정부 간 다양한 정책의 합의도출 과정에서 대립된 관점들로 인해 갈등이 다소 심화된 측면이 

있다.7)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는 도지사 역점 추진사업에 관한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

를 견제하였으며, 여당은 회기 내 불참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 의회 내에서도 정치적 불안정

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다.

5) 의회 구성시점을 기준으로 8대 의회의 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 경제과학기술, 행정자치,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 보건복지공보,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평생교육, 교육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9대 의회의 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
재정, 경제과학기술,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
력, 교육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6) 8대 의회 9대 의회의 사무처 구성은 총무, 공보, 의정, 입법정책, 예산정책 등 5개 담당관과 12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9대 의회에서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지원
담당관(의정정책팀, 분석지원팀,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7) 8대 의회의 첫 정례회에서는 4대강, GTX 등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회 구성안에 대한 본회의에서 한나라
당이 불참하였다(연합뉴스, 2010-09-17) 의회 폐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재의요구안’ 등 재의요구안 4건을 포함
해 모두 27건을 가결했다.(뉴시스,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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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의회 또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에서 연합정치를 통해 정책의 원활한 추진, 안정

적 입법환경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남경필 도지사는 50.43%의 득표율로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와 약 0.87%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당선되어 정치적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정은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 원활한 도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연정은 선거연합적인 성격이 아닌 

분점정부의 상황에서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연정의 추진경과를 보면 2014년 8월 5일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에 양당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11월 14일 사회통합부지사 선출, 2015년 1월 14일 경기도 연

합정치 실행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었다(조성호 외, 2017: 80). 이후 2016년 7월 19일 더

불어민주당이 제2기 연정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정이 지속되었으며 2016년 9월 9일 “경기

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79개 조항을 통해 연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2017년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기 연정의 주체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양자구도에서 바른정

당과 국민의당의 연합으로 삼자구도로 변경되었다. 이후 연정의 추진기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2018년 2월 28일 경기도의 연정은 종료되었다. 

이러한 경기도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우선 

“경기도 연정은 이런 한국 정치의 오랜 단절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소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과정에 포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단의 소산물(박재창, 2015: 22)”이라는 점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여야 간 대립은 준예산 사태

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연정의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연합정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독특한 

정치적 실험(최용환, 2016: 29)”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정치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연합정치는 입법갈등의 완화 및 입법기능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연정 전후로 의회의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심도 깊게 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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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분석방법

 1)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본 연구는 연정의 시행 여부에 따라 의원발의법안의 입법성과에 미치는 요인의 결합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하 fs/QCA)의 2단계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퍼지셋 이론은 Zadeh(1965)가 최초로 제시한 이후 Ragin(2000)과 Kvist(1999)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결합적 인과관계(multiple conjunctural causal 

relation)를 검증하는데 활용되었다(최영준, 2009: 309). 기존의 QCA는 불리언 대수만을 활

용한 이분법적 변수에서 나타났던 한계가 있었으나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0과 1 사이

의 중간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fs/QCA가 제안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

었다(최영준, 2009: 310). 즉, 0과 1로 구분되는 변수의 측정방식은 같은 집합 내 차이를 보

이는 사례들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대표되지 않지만, fs/QCA는 집합 내에서의 차이를 멤

버십 점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또한, fs/QCA는 변수간 독립성을 가정하고 영향력을 보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원인간 결합조건을 통해 인과관계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존재한

다(Rihoux, 2006; Ragin, 2008; 김종일, 2010).8)

그러나 fs/QCA에서 원인변수가 사례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결합조건들이 사례의 

수보다 많게 나타나는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Schneider 

& Wagemann, 2010). 이에 Schneider & Wagemann(2010)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원인

(遠因)적 요인(remote factor)과 근인(近因)적 요인(proximate factor)으로 원인변수를 구분

하고 각각의 원인조건을 조합하는 fs/QCA의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원인적 변수는 시

기적으로 선행하고 행위자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근인적 변수는 시기적으로 결과변수에 후행하고 가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특

성이 있다(Mannewitz, 2011: 5; Sehring et al, 2013: 10-11).9)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8) fs/QCA는 중범위의 사례연구(intermediate-N)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으나 Ragin(2008)에 
따르면 ‘Large-N’에 대한 적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영준, 2009: 330). 

9) 그러나 특정 변수는 연구질문이나 연구설계 등에 따라 근인적 변수와 원인적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Mannewitz, 2011: 5; Sehring et al,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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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행하고 고정적인 개인･정치적 특성을 원인적 변수로 구성하며, 

정책특성과 의안처리과정에 나타나는 제도적 요인 등은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근인적 변

수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입법과정의 산출물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폐기, 철회, 부결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이를 가결 또는 부결과 같이 이분법적 사고로 재분류하는 것은 이론적･분석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한다(이현출･김준석, 2012: 127). 이러한 관점에서 fs/QCA를 통해 의안의 

처리결과를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으로 상대적인 퍼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또한 연합정치의 시행 이후 다양한 원인변수들이 어떠한 결합조건을 통해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즉,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내는데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fs/QCA방법은 입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복잡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분석 자료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1) 따라서 

동일한 분점정부 상황에서 연정의 시행 여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기도 8대, 9대 의회의 의

원발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즉,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에 초점을 둠으로써 조

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다만, 9대 의회의 경우 남경필 도지사의 탈당으로 여･야당의 

혼란이 발생한 이후의 발의안은 제외한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8대 의회 총 520건과 9대 

의회 총 686건의 조례안 중 개인적 배경이 미기재된 경우, 계류 의안, 철회 의안 등은 제외하

여 8대 의회 456건, 9대 의회 총 565건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13) 한편, 조례안, 의회 구성

과 관련된 자료수집은 경기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10) 0과 1 사이의 멤버십 값은 변수의 특성과 중간값의 수를 고려하여 질적 이정표(anchor)를 설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적 또는 경험적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조경훈･박형준, 2015: 313).

11)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바 도지사 제출 조례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연정은 분점정부 하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교육의원의 발의안도 제외하였다.

12) 본 연구는 남경필 도지사의 탈당 이후의 의원발의 조례안(16.11.22일 이후 발의안) 313건을 제외한다. 
즉,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이 극명하게 구분되고 분점정부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
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3) 의원 개인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의안은 8대 61건, 9대 24건으로 나타났으며 9대의 계류 의안은 
95건, 철회 의안은 8대 3건, 9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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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정의

본 연구는 연정 시행 여부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의 결합조

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나타난 요인들을 중

심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결과변수는 경기도 8대 의회와 연정을 시행한 9대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의 처리결과를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및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가결률이 아니라 의안처리결과

를 세분화하여 결과변수로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안 처리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폐기 등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특히, 원안에 가까운 형태로 의안이 가결된다는 점에서 정

치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안을 발의했음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원안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은 상대적으로 입법처리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적으

로 원안가결이 가장 입법성과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 입법성과를 의안이 원안 가결되는 정도로서 정의한다.

한편, 원인변수는 원인적 변수와 근인적 변수로 구성하며 각각의 변수는 0과 1사이의 퍼지셋 

값으로 환산된다. 원인적 변수는 발의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특성과 정치특성

으로 구성된다. 개인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입법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성별, 연령, 

학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발의 시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의원의 정치특성은 기초 

의회 및 도의회 경력과 같은 의회 경험이나 소속 정당 여부로 측정하였다. 즉, 의회경험이 많을

수록 학습을 통해 의원 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의안의 입법성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광역의회의 조례발의권자 중 하나인 광역의회 의원은 행정부 등 타 발의권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입법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민병익･이시원, 2010: 8). 의원과 행정부와의 관

계는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수로 구성한다. 여당 변수의 경우 연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핵심적인 변수로,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 내 정치적 환경이 불리한 여당이 

연정 이전과 이후에 타 요인과 결합하여 입법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

근인적 변수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이고 결과변수에 후행하는 정책 특성, 의안처리과정 등의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정책 특성은 해당 조례안의 정책 유형과 조례안의 제･개정 여부 등을 

활용하였다. 조례안은 제정, 개정 외에도 폐지, 전부개정 등으로 세분화가 가능한데, 제정에 

비해 개정의 경우 조례의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정치적 갈

등이 낮고 원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정의 경우 시행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압

력에 의해 수정 가결, 부결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정안일수록 원안가결 

될 확률이 낮아지므로 입법성과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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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또한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분배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게

다가 정치이념에 따른 정책결정자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적 정치

이념을 갖는 당이 원내 다수당이었던 경기도 8대 의회와 9대 의회에서는 재분배 정책이 입법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erson(1981)의 정책유형을 중심으

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 측정하였다.14)

<표 2> 원인 및 결과변수 정의

구분 내용 처리

원
인
변
수

원인
변수

의원
개인
특성

a 성별 여성=0, 남성=1

b 연령 제안시점 나이 최고연령과 최소연령 표준화

c 학력 고졸 이하=0, 대졸=0.33, 석사=0.67, 박사=1

의원
정치
특성

d 소속 정당 야당=0, 여당=1

e 도의원 경력 최고선수와 최소선수 표준화

f 기초의회 경험 무=0, 유=1

근인
변수

정책
특성

g 조례안 특성 일부개정안=0, 전부개정안/폐지안=0.5, 제정안=1

h 정책유형 그 외 정책유형=0, 재분배정책=1

의안
처리
과정

i 공동발의자 수 최대의원수와 최소의원수 표준화

j 처리 전문성
발의자 소속위원회와 의안처리 위원회 일치 

여부(불일치=0, 일치=1)

k 위원회 의결 기간 최대기간과 최소기간 표준화

결과변수 x 입법성과 부결/폐기=0, 수정가결=0.5, 원안가결=1

또한 의안 처리과정은 의안 발의에서 의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정치적 지지 수준을 나타내는 공동발의자 수는 입법성과를 제고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우진,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발의자 수를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처

리전문성은 조례안과 발의자의 소속 상임위원회 일치여부로 측정하였다.

14)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ies),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ies),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y)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개발
정책은 지역경제발전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주차시설, 대중교통수
단, 도로 확장, 기반시설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분배정책은 저소득 계층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다. 할당정책은 일반 공공행정서비스와 
관련되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경찰, 소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복
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등에 상정된 조례안은 재분배 정책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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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별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입법능력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

어 궁극적으로는 입법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발의된 조례안의 처리 위원회와 발의자

의 소속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를 측정하였다.

위원회 의결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의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시급성 등을 의미한다. 

즉, 의결 기간이 길다는 것은 조례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므로 의사결정을 회피하

거나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길수록 

입법성과가 낮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을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지방의회의 연정 여부에 따른 입법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원인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조건결합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해석을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인

(遠因)적 요인(remote factor)과 근인(近因)적 요인(proximate factor)으로 구분하여 2단계

의 분석을 실시하였다(Schneider & Wagemann, 2010). 원인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선행하

고 고정적인 외생적 맥락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정치적 배경으로 설정하였으며, 근인

적 요인은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즉각적이고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Schneider & Wagemann, 2007; 조경훈･박형준, 2015).

1. 8대 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인과조건결합분석

1) 원인적 요인 조건 분석 결과

연정 시행 이전인 8대 의회에서 원인적 요인이 입법성과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결합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조건 결합 분석에 앞서 원인조건의 0과 1, 즉 

각 원인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리적인 결합의 충분성을 검증하는 진실표(truth table) 

분석이 필요한데, 각 원인변수가 조합된 조건결합이 결과변수에 대한 충분조건을 얼마나 만족 

시켰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치도(consistency)이다. 즉, 일치도 값 이상을 도달한 결합조건

에 대하여 결과변수를 달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일치도 값은 원인변수들의 멤버십 점수로 결정되는

데, 결과변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치도 값 0.8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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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건 결합의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실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축약하여 복잡한 

결과(complex solution)와 엄격한 결과(parsimonious solution) 및 중간 결과(intermediate 

solution)로 제시하게 된다. 이승윤(2014)은 원인조건의 결합을 보다 간명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존재하거나 부재한 원인을 제거하고 일관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소개하고있다. 

fs/QCA 2.5 소프트웨어는 가장 복잡한 결과와 가장 엄격한 결과를 도출하고, 인과조건의 정보를 

역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자동을 진행하여 중간 결과를 제시해 준다. 원인조건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포괄성(coverage)은 각 원인조건의 결합이 결과별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표 3> 8대 의회 입법성과 원인적 요인조건 결합의 충분성 검증

의원 개인특성 의원 정치특성
사례수 입법성과 일치도

a b c d e f

0 0 0 0 1 1 1 1 1.0000

0 1 0 0 1 0 5 1 1.0000

0 0 0 0 1 0 16 1 0.9438

0 0 1 0 1 1 7 1 0.9318

1 1 1 1 1 0 10 1 0.9076

0 0 1 1 1 0 17 1 0.8991

1 0 1 0 1 1 1 1 0.8962

1 0 1 1 1 0 6 1 0.8916

1 0 0 1 1 0 5 1 0.8868

1 0 0 0 1 1 2 1 0.8798

1 1 0 0 1 1 11 1 0.8703

1 1 1 0 1 1 26 1 0.8673

0 1 1 1 1 0 17 1 0.8558

1 1 0 1 1 0 24 1 0.8462

1 0 0 0 1 0 69 1 0.8281

1 1 0 0 1 0 94 1 0.8164

1 0 1 0 1 0 65 1 0.8124

1 1 1 1 1 1 4 0 0.7906

0 0 1 0 1 0 1 0 0.7887

1 1 1 0 1 0 49 0 0.7768

1 1 0 1 1 1 8 0 0.7330

0 1 1 0 1 0 18 0 0.6743



232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112호)

8대 의회에서 입법성과에 대한 의원의 개인적 및 정치적 측성을 고려한 조건결합 분석은 <표 

4>와 같다. 진실표 축약 결과, 복잡한 결과와 중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8개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한편으로, 엄격한 결과에서는 보다 간략한 형태를 지닌 5개의 조건결합이 도출되었다.

<표 4> 8대 의회 입법성과 원인적 요인 조건 결합 분석 결과

결과 구분 모형 원인조건 결합 포괄성 일치도

복잡한 결과
& 중간 결과

1 ~c*~d*e*~f 0.4278 0.7583

2 ~b*~d*e*f 0.0639 0.8950

3 c*d*e*~f 0.1127 0.8160

4 a*~d*e*f 0.0958 0.7125

5 a*~c*e*~f 0.4601 0.7572

6 a*~b*e*~f 0.3993 0.8124

7 a*~b*~d*e 0.3987 0.8109

8 a*d*e*~f 0.1210 0.8000

엄격한 결과

9 a*~b 0.4581 0.8191

10 d*~f 0.1983 0.7468

11 ~d*f 0.1160 0.7188

12 ~c*~f 0.5367 0.7761

13 ~c*~d 0.4880 0.7705

분석 결과 다수의 모형이 도출 되었으며, 요인 간 명확한 일관성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

한 결과에서 도출된 모형에서 포괄성이 높은 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모형9는 

8대 의회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기 위한 조건으로 의원 개인의 성별이 남성이고, 연령은 낮은 

조건의 결합이 나타났다. 즉, 개인적 특성의 결합으로 낮은 연령의 남성의원이 발의한 발의안이 

원안가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Volden et al(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수

정당의 여성의원인 경우 상대적으로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나, 18대 국회의 입법성과를 분석한 여성의원의 발의법안은 가결률이 감소하는 것을 제

시하고 있는 정회옥・장혜영(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할당제의 도입 이후 여성의원수, 발의건수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의안을 둘러

싼 정치적 역량의 증가를 수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원홍 외, 2016: 59). 

한편, 개인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들이 결합하는 형태로서 학력이 낮고, 기초의회의 경험이 

없는 조건결합과(모형12) 학력이 낮고, 야당인 조건결합(모형13)인 경우 원안가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간 알려진 바와 다르게 의원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자산과 역량이 실제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이는 지방의

회 의원의 입법성과를 결정하는 여러 역량 중에서 학력과 기초의회 경험 등이 큰 의미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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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광역의회 의원의 역량이 상향평준화 되어 학력과 경험 등이 결정

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방의회의 입법성과는 고도의 전문적

인 정책적 행위로서 개인의 특성이나 정치적 경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모형10은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기초의회 경험이 없는 조건이었으며, 모형11은 반대로 소속 

정당이 야당이고 기초의회 경험이 있는 조건이었다. 이는 여당 또는 기초의회 경험의 정치적 

자산이 입법성과를 나타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각 모형의 포괄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수의 사례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근인적 요인 조건 분석 결과

지방의회 입법성과의 근인적 요인은 조례안 정책의 특성과 의안 처리과정에 대한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과정은 동일하게 진실표 분석에 이어 조건결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8대 의회 입법성과 근인적 요인 조건 결합의 충분성 검증

정책특성 의안 처리과정
사례수 입법성과 일치도

g h i j k

1 0 1 1 0 2 1 0.9465

0 0 1 1 0 1 1 0.9465

0 0 0 1 0 103 1 0.8572

1 0 0 1 0 76 1 0.8367

0 0 1 0 0 2 1 0.8177

1 0 1 0 0 2 0 0.7886

1 1 1 0 0 3 0 0.7859

0 1 0 0 0 10 0 0.7350

0 1 0 1 0 18 0 0.7103

0 0 0 0 0 60 0 0.6450

1 1 0 1 0 22 0 0.6402

1 0 0 0 0 79 0 0.6014

1 1 0 0 0 22 0 0.5663

1 0 0 1 1 1 0 0.4738

1 0 0 0 1 3 0 0.3004

1 1 1 0 1 1 0 0.2877

1 1 0 1 1 1 0 0.2619

1 1 0 0 1 1 0 0.2565

0 0 0 0 1 4 0 0.1666

0 1 0 0 1 2 0 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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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표 분석의 충분성 검증에서 일치도에 따라 결과변수를 인정하는 기준은 마찬가지로 

0.8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건결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

<표 6> 8대 의회 입법성과 근인적 요인조건 결합 분석 결과

결과 구분 모형 원인조건 결합 포괄성 일치도

복잡한 결과
& 중간 결과

14 ~h*j*~k 0.5503 0.8059

15 ~g*~h*i*~k 0.0792 0.8838

엄격한 결과
16 ~g*i 0.0912 0.8659

17 ~h*j*~k 0.5503 0.8059

근인적 요인에 대하여 입법성과를 결정하는 원인조건의 결합 모형은 모두 4개의 모형이 도

출되었다. 역시 복잡한 결과와 중간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제

시된 엄격한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모형16은 조례안이 일부개정안이고 공동발의자 수가 많은 조건이었다. 이는 조례안의 사회

적･정치적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가결이 쉬운 일부개정안이라는 조건과, 다수의 의원이 발

의에 참여하여 정치적 지지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의 조건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포괄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모형17은 정책유

형이 재분배정책이 아니고, 대표발의자의 소속위원회와 의안이 처리된 위원회가 일치되며, 위

원회 의결 기간이 짧은 경우 입법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분배정책의 입법성

과와 관련한 논의들은 일부 대립적 시각을 갖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재분배정책에 해

당하지 않는 조례안이 입법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분배 정책은 특정집단에 이

익이 분배되는 정치적 갈등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보다는 수정가결 또는 부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의안 처리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의결 기간이 짧아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입법성과를 높이는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2. 9대 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인과조건결합분석

9대 의회는 연합정부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8대 의회와 차이를 갖는다. 특히 경기도 의회

의 경우 의회에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의 연정이었다는 측면에서 9대 의회의 입법성과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동일한 변수와 방법을 사용하여 9대 의회

의 입법성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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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적 요인 조건 분석 결과

9대 의회의 입법성과를 결과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우선적으로 원인조건에 대한 인과조건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과정에서도 진실표 분석 실시 후 조건결합을 분석하였다.

<표 7> 9대 의회 입법성과 원인적 요인 조건 결합의 충분성 검증

의원 개인특성 의원 정치특성
사례수 입법성과 일치도

a b c d e f

0 1 0 0 1 0 2 1 1.0000

0 1 1 0 1 0 7 1 0.9908

0 1 0 0 0 0 21 1 0.9835

1 0 1 0 1 0 12 1 0.9833

1 0 0 0 1 0 1 1 0.9830

0 0 0 0 0 0 7 1 0.9829

0 1 0 1 0 0 2 1 0.9819

0 0 1 0 0 0 16 1 0.9751

1 1 0 0 1 0 13 1 0.9698

0 1 1 0 0 0 7 1 0.9665

0 0 0 1 0 0 7 1 0.9655

0 1 1 1 0 0 17 1 0.9498

1 1 1 0 0 0 51 1 0.9445

0 1 0 1 1 0 2 1 0.9390

1 0 1 0 0 0 36 1 0.9281

1 0 0 0 0 0 67 1 0.9187

1 0 1 1 1 0 2 1 0.9047

1 0 0 1 0 0 20 1 0.9039

1 0 1 1 0 0 12 1 0.9027

1 1 1 1 1 0 14 1 0.8924

1 1 0 0 0 0 118 1 0.8903

1 1 1 0 1 0 36 1 0.8757

1 1 1 1 0 0 28 1 0.8468

1 1 0 1 0 0 23 1 0.8307

1 1 0 1 1 0 44 0 0.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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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표 분석에서 결과변수를 인정하는 일치도 값은 동일하게 0.8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 8>과 같은 조건결합 결과가 도출되었다. 9대 의회의 원인적 요인에 대한 조건 결합 분석 결과, 

복잡한 결과와 중간 결과에서 동일하게 7개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축약적으로 제시하는 

엄격한 결과에서는 네 개의 모형이 도출되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표 8> 9대 의회 입법성과 원인적 요인 조건 결합 분석 결과

결과 구분 모형 원인조건 결합 포괄성 일치도

복잡한 결과
& 중간 결과

18 ~d*~e*~f 0.5649 0.7415

19 ~c*~e*~f 0.4700 0.8529

20 a*~d*~f 0.5767 0.7320

21 b*~e*~f 0.4920 0.8767

22 b*~d*~f 0.4568 0.8927

23 a*c*~f 0.4525 0.8745

24 ~a*b*~c*~f 0.0802 0.9834

엄격한 결과

25 ~e 0.7642 0.7500

26 ~d 0.6934 0.7462

27 ~a 0.1710 0.8239

28 c 0.5522 0.8790

모형25는 도의원의 경력이 짧은 조건을 의미한다. 즉, 도의원 경험이 없는 경우 입법성과가 

높은 것은 다선 경험을 활용하여 노련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의 활발한 

활동에서 오히려 입법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모형26은 야당인 조건으

로 연정이 여소야대 국면의 의회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

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연정의 효과가 여소야대를 타개하고 정당간 균형을 이루기

보다는 원내다수당인 야당의 의회 내 권력이 보다 커지는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모형27은 의원의 성별이 여성인 조건이었으나, 포괄성도 높지 않고, 모형20･23･24에서 일관적

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8은 학력이 

높은 조건으로, 앞서 8대 의회에서 학력이 낮은 조건이 입법성과가 높은 것으로 도출된 것과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대 의회의 원인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중 몇몇 모형에서 확인된 야당인 조건은 8대 의회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8대 의회에 대한 분석에서도 일부 야당인 조건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여당과 야당의 조건이 일관성 없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9대 의회에서 

야당인 조건이 일관적으로 다수의 모형에서 나타난 점은 연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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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인적 요인 조건 분석 결과

9대 의회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근인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진실표 분

석에 이어 조건결합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9대 의회 입법성과 근인적 요인 조건 결합의 충분성 검증

정책특성 의안 처리과정
사례수 입법성과 일치도

g h i j k

0 1 1 1 0 1 1 1.0000

1 0 1 1 0 3 1 0.9808

1 1 0 0 1 1 1 0.9517

0 1 0 1 0 43 1 0.9446

1 0 1 0 0 5 1 0.9439

0 0 1 1 0 2 1 0.9019

1 0 0 1 0 133 1 0.8781

1 1 0 1 0 23 1 0.8528

0 0 0 1 0 179 1 0.8294

1 0 0 0 0 61 1 0.8103

1 1 0 0 0 17 0 0.7981

0 1 0 0 0 12 0 0.7486

0 0 0 0 0 48 0 0.7060

9대 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근인적 요인의 조건 결합 분석 결과, 복잡한 결과와 중간 결과

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4개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를 간명하게 제시하는 엄

격한 결과는 3개의 모형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0> 9대 의회 입법성과 근인적 요인 조건 결합 분석 결과

결과 구분 모형 원인조건 결합 포괄성 일치도

복잡한 결과
& 중간 결과

29 g*~h*~k 0.3939 0.7815

30 ~i*j*~k 0.6114 0.8490

31 ~g*j*~k 0.4512 0.8102

32 g*h*~i*~j*k 0.0037 0.9517

엄격한 결과

33 j 0.7736 0.7904

34 k 0.0307 0.9268

35 g*~h 0.3974 0.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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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3은 대표발의자의 소속위원회와 의안처리 위원회가 일치된 조건으로 정치적 지지와 의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때 입법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형34는 위원회 의결 

기간이 긴 것으로, 포괄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모형35는 조례안이 

제정안이며 재분배정책이 아닌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제정안이 오히려 입법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재분배정책이 

아닌 조건과 함께 고려한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분배정책이 아닌 정책유형의 조례안은 제정안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가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재분배정책의 

경우 8대 의회와 유사하게 재분배 정책이 아닌 경우 입법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재분배정책이 아닌 할당정책이나 개발정책에 관심을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의원들은 재선을 목적으로 할 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정책과 

관련된 조례안을 가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 

3. 연정 여부에 따른 결합조건 종합모형 도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정 이전과 이후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결합조건을 엄

격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8대 및 9대 의회 조건 결합 분석 결과 정리

구분

원인적 요인
(remote factor)

근인적 요인
(proximate factor) 종합모형 도출

모형 결합조건 포괄성 모형 결합조건 포괄성

8대
의회

9 a*~b 0.4581
16 ~g*i 0.0912

a*~b*~h*j*~k

10 d*~f 0.1983
~c*~f*~h*j*~k

11 ~d*f 0.1160

17 ~h*j*~k 0.550312 ~c*~f 0.5367
~c*~d*~h*j*~k

13 ~c*~d 0.4880

9대
의회

25 ~e 0.7642
33 j 0.7736

~e*j

~d*j
26 ~d 0.6934

34 k 0.0307
c*j

27 ~a 0.1710 ~e*g*~h

35 g*~h 0.3974
~d*g*~h

28 c 0.5522
c*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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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모형 도출은 원인조건 결합으로 제시된 모형들 중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2 미만

의 모형 10, 11, 16, 27, 34를 제외한 주요 모형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적 요인과 근인적 요

인을 결합하여 도출하였다. 종합모형 결과에 따르면 처리전문성, 정책유형 등은 8대 의회와 

9대 의회에서 공통적인 결합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의원의 학력은 어떠한 요인들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분점정부시기에 해당하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에서 모두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 영향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발의자의 여당 소속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모형 외에 포괄성이 낮은 모형

을 포함하였을 때, 8대 의회와 9대 의회의 결합모형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정을 시

행하기 이전 8대 의회에서는 의안 발의자가 여당에 소속해 있을 때의 결합조건과 야당에 소

속되어 있을 때의 결합조건이 혼재된 모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9대 의회에서

는 발의자가 야당 소속일 때 입법성과가 높아지는 모형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

정의 시행 이후 야당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분점정부 상황 하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입법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정의 목적은 여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아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5) 

즉,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재의요구권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은 행정부와 동일한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정의 시행 이후 원내다수당인 야당 소속의원의 발의 조례안의 입법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정 이후 야당이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

하다. 첫째, 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의회의 의사결정구조 하에서 원내 다수당의 영향력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즉, 의석점유율이 낮은 여당의 입법성과를 강화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

15) 단,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서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권이 다소 제한적으로 작용하게 되나 이는 다시 동법 제10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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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둘째, 야당은 원내다수당으로서 의회 내 입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의안의 결정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이나 역할 또한 가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경
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원내다수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

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위원장 지위는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의회에서 의원의 입법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작용한다(전진

영, 2014: 197)”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의 정당여부가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셋째, 경기도의 연정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한다는 목적

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예산결정을 의회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17) 이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당연히 다수당인 야당이 주도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으며, 도지사

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정 시행 여부에 따라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결합조건이 상

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복잡한 결과와 중간결과, 엄격한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한 분

석결과에 따르면 의원 개인적 특성, 정치적 특성 등에 해당하는 다수 요인들은 일부 모형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모형 중 일부 모형이 포괄성이 낮아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기 어려운 바, 종합모형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의원의 학력만이 입법성과에 다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의원의 개인

적 특성은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정의 시행이전과 이후의 

차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결합조건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설

명이 가능하다. 즉, 개별 요인들이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각 요인들의 상호 결

합에 의해서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다수의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인을 통해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추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유형은 모형 32를 제외하고는 8대 의회와 9대 

16) 이와 관련하여 현재 9대 의회의 11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더불어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연정예산 2017 본예산 1조 6,250억 원, 1차 추경 840억 원, 2018 본예산 1조 7,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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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 23은 포괄

성이 0.0037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분배정책이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조례안은 입법성과가 낮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정치적 갈등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들은 재분배정책보다는 개발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Peterson(1981)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배정책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경기도 의회다수당

이 상대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정치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재분배정책이 아닐 때 입법성과가 

제고된다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재분배 

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치 이념에 따른 입법화가 어려운 것으로도 해석

이 가능하다.

한편, 발의자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일치여부는 모형32에

서만 반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포괄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처리전문성이 입법성

과를 제고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입법성과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입법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구성하고 입법의 주체가 되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보다 실천적

인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으로서 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기

구 인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기구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기구가 의

회를 지원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제도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목적

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수행업무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정책 보좌관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연정 시행여부에 따른 결합조건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정당으로 나타났다. 8대 의회

와 9대 의회는 모두 여소야대로 구성되었으나 원내다수당인 야당에 소속된 의원의 발의안이 

연정 시행 이후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대 의회의 경우 모형3, 모형8, 모형 10 등 모형의 포괄성은 낮으나 여당소속의원의 발의안

일 때 입법성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9대 의회에서는 야당소속의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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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입법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연정의 효과가 의회 

내에서는 원내다수당의 정치적 지지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정당의 

의견이 입법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정을 통해 권력구조의 균형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연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 보다는 영향요인들의 결합조건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거시적

인 관점에서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로 그 외연을 확장시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게다가 본 연구는 발의된 조례안의 입법성과를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질적인 측면

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발의안 중 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원안가

결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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